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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본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경제의 활성화, 행정개혁 및 행

정체제의 효율화, 정부의 규제완화 등을 목표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관

련 정책기능은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와 일본

에서의 원자력 역할의 중요성, 일련의 원자력사고에서의 국민들의 불신감과 불안감의 가

중, 원자력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정책은 현재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원자력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21세기형 원자력정책 재구축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

본의 움직임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 원

자력이용개발정책에서 일본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Ab stract

The revitalization of national economy,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enhancem ent of efficiency and deregulation of the Governm ent

administration, are being carried out in Jap an, in order to strengthen the national

comp 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 Nuclear policy function is also exp ected to be

strengthened in reformation of the Governm ent administration . This big changes are

caused from strengthening function of integral coordin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mp ortance of role of nuclear energy, people' s concern with nuclear safety and

national policy, strengthening nuclear safety regulation, etc.

Although basic lines of Jap anese nuclear p olicy will be expected to be kept,

re-establishment of nuclear policy tow ards the 21st century, is also being carried out

p ositively .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interests very much in the

m ovement of Jap anese nuclear community w hich w ould be good examples in the

national efforts for the developm ent and u se of nuclear energy .



1. 서론

일본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재정의 위기상황, 산업공동화 등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전반의 변혁과 개혁을 위해 1996년 11월 하시모토 수상을 중

심으로 행정회의를 개최하여 행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중 원자력의 조직과

예산 등이 관련된 행정조직의 슬림화, 규제완화를 목표로 한 중앙부처개혁이 중심이 되는

행정개혁과 정책의 기획 입안에서 분리하여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독립행정법인의 도

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을 둘러싼 상황도 크게 변하였다. 동력로 핵연료개발사업단(PN C)의 1995

년 12월의 고속증식원형로 몬쥬의 나트륨 누출사고와 1997년 3월의 도까이재처리시설 아

스팔트고화처리시설의 화재 폭발사고 등 연이은 사고에서의 되풀이되는 사고대응 및 위

기관리 결여, 지역사회단체와의 안전협정과 관련된 통보지연, 원자력정보의 공개 및 허위

보고사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으며, 구

동력로 핵연료개발사업단(PN C)의 체질 조직 체제 등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대두되어, 이

기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작업을 거쳐 새로운 핵연료싸이클기구(JN C)가

1998년 10월에 발족하게 되었다.

현재의 원자력이용개발 장기계획은 1994년에 개정된 이후 원자력의 정세변화와 21세기

를 위한 원자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 장기계획 책정회의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1996년에 개최된 원자력정책 원탁회의의 요청과 그 당시 논의

가 불충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원자력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98년에 신원자력정책

원탁회의가 개최되어 2000년 2월에 종료되었으며, 이 회의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권고와

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에서 보고된 원자력이용개발 장기계획 개정을 위한 예비검토 조

사보고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된 행정개혁에 따른 원자력의 변화, 원자력이용개발 장기계획과 원자력정

책 원탁회의의 내용, 그리고 일본 최악의 원자력시설 사고인 JCO 핵임계사고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2. 행정개 혁 추진 현황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거품경제의 붕괴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자, 관료중심의 사회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 등으로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부부문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효

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21세기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긴박한 과제로서 대두되었다. 이

에 따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슬림화, 규제완화를 중심축으로 하는 구조조정

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전면적인 개편, 특수법

인의 민영화와 통폐합,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시모토 내각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행정개혁회의가 1996년 11월에 발족하였다.

행정개혁회의에서는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55회의 회의를 토대로 1997년

12월에 행정개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를 하였으며, 1998년 2월에 中央省廳改

革基本法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년 6월에 국회 통과를 하였다. 이 기본법을 기초로 中央

省廳等改革推進본부와 고문회의가 동년 6월에 설치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추진본부에서 총 7회 회의를 통하여 1999년 4월에 中央

省廳等改革 관계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동년 7월에 국회 통과를 하였으며, 이 법률과 고

문회의에서 총 15회의를 거쳐 동년 11월에 中央省廳改革等改革關係施行法案을 개정하였

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상의 발언권 강화 등 內閣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기획 입안에서 집행부문을 분리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독립행정법인

을 신설하고, 정부의 슬림화를 위해 현재의 22府省廳 체제를 12府省廳으로 재편하는 내용

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01년 이후에 재편되는 중앙부처는 內閣府, 防衛廳, 總務省,

法務省, 外務省, 財務省, 文部科學省, 厚生勞動省, 農林水産省, 經濟産業省, 國土交通省, 環

境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부문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과학기술회의의 기능

을 강화하여,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종합적 과학기술 추진을 위해 內閣府 산하의 협의회

기구로 신설하였다. 이 기구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에 대한 조사 심의

를 하며, 과학기술에 관련된 예산과 인재 등에 대한 자원 배분에 대한 기본방침을 세우

며, 대형 프로젝트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업무를 하도

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총리부 산하의 기관으로 과학기술청의 원자력국과 원자력안전국에 각각

사무국을 두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01년 이후에는 內閣府 산하로

이전되며, 사무국의 기능도 內閣府에 두어 현행의 체제를 보다 강화한 원자력행정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현재의 원자력 중요사항 및 원자력안전 확보

에 대한 기획 심의 결정을 하는 임무와 각 부처에서 독립된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기능을 보다 강화시키도록 되어 있다. 1999년 9월에 발생한 JCO 핵임계사

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규제 체제의 강화 요구에 따라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국

을 총리부로 이관하고, 현재의 사무국 인원을 92명으로 증원하며, 정부 부처가 재편되는

2001년에는 100명으로 하여 원자력 안전규제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새로운 체제의 출범에 따라 과학기술과 원자력에 관련되는 부처로는 經濟産業

省과 文部科學省이 될 것이다. 經濟産業省은 현재의 통상산업성과 과학기술청의 원자력

관련 일부를 통합하여, 에너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 입안을 담당하며, 에너지 이

용에 관한 원자력정책 및 기술개발과 핵연료주기 상용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및 관련



사업 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에 대

해서는 주로 산하기관인 자원에너지청에서 담당하며, 안전규제에 대해 자원에너지청 산

하에 원자력안전보안원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文部科學省은 현재의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과학기술정책국, 연구

진흥국, 연구개발국 등 3개국을 통합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책정된 과학기술의 기본

방침을 근거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학술연구 과학기술

에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원자력의 기술개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업무

는 통합후 연구개발국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과학기술에 관한 원자력정책을 수립,

원자력손해배상, 원자력 보장조치, 연구용원자로 핵연료물질의 안전규제 업무, 방사선이

용에 관한 연구, 방사능에 대한 감시 측정을 하며, 원자력에 관련된 예산의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산하기관에는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 이화학

연구소(RIKEN)을 두며, 핵연료싸이클개발기구(JN C)에 대해서는 經濟産業省과 공동으로

소관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개혁에 따라 2001년 후의 원자력행정 체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원자력이용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총리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와 과학기술청

원자력국에서 담당하는 것을 2001년 이후에는 內閣府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도 內

閣府 소속으로 된다.

② 원자력의 기술개발에 있어서 실용화 전단계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기술청이 담당하

던 것을 학술연구 위주의 기술개발을 文部科學省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실용화 및 산업응용 단계에 있는 원자력 기술개발을 통상산업성에서 담당하던 것을

신체제에서는 실용화 및 산업응용의 전단계에 대한 기술개발을 經濟産業省에서 담

당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실용화 및 산업응용의 단계는 민간 원자력기관에 이전

하도록 하고 있다.

③ 원자력의 안전규제 체제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 연구시설에 대해

과학기술청에서 1차 안전심사를 담당하던 것을 文部科學省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원자력발전과 관련 산업시설에 대해 통상산업성에서 담당하던 것을 經濟産業省에서

1차 안전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 안전심사는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에서 담당하던 것을 계속적으로 신체제에서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④ 원자력 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와 원자력에 대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과학

기술청에서 文部科學省으로 이전된다.

⑤ 에너지 이용에서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책과 원자력발전 및 핵연료주기 산업에 대

해서는 통상산업성에서 담당하던 것을 經濟産業省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행정개혁은 2001년 1월에 신체제의 출범과 2001년 4월에 독립행정법인



을 발족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중에 있다.

3. 일본의 원 자력정책 동향

1) 원자력정책 원탁회의

최초의 원자력정책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 )는 PN C 몬쥬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에 대

한 국민들의 불신 불안감 고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과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다

양한 의견을 원자력연구개발 및 이용에 대한 장기계획 등 장래 국가의 원자력정책에 반

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 3월 과학기술청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였다. 회의 진

행은 m oderator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996년 10월까지 총 11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위원회에 권고를 하였다. 권고 내용은

원자력에 관한 정보공개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민참가에 촉구와 에너지공급에서의 원

자력의 위상의 명확화, 핵연료주기에 관한 권고, 원자력의 안전확보와 방제체제의 확립,

입지지역과의 교류 및 연계강화 등이다.

이 원탁회의 결과를 토대로 몬쥬를 포함한 장래의 고속증식로개발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원자력위원회는 1997년 1월 고속증식로간담회를 설치하여 고속증식로개발 방향

(안)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안)에서 몬쥬에 대해서는 실증로 이후의 고속증식로를 안전

성을 확보하며 경제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PN C 개혁 실

현을 전제로 운전을 재개하도록 하며, 실용화에 대해서는 종래의 노선에 집착하지 않고

안전성과 경제성 추구를 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통상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종합에너지조사회의 검토결과와 원자력정책 원탁

회의의 권고를 토대로 일본의 당면 핵연료주기의 구체적인 시책에 대한 안을 1997년 1월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 동년 2월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각각 받았다. 구체적인 시책 내용

은 해외에서 재처리된 플루토늄의 처리에 대해 계획의 투명성 확보와 잉여플루토늄을 갖

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준수하기 위한 ①경수로에서의 플루토늄이용, ②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관리, ③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후행핵연료주기

대책, ④에너지 자원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속증식로개발 등이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원자력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원자력정책 원

탁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전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상기의 원자력정책 원탁회의의 권고와 1997년 3월 구 PN C의 도까이재처리시설의 아스

팔트고화처리시설 사고 등 계속되는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

해 1998년 9월에 신원자력정책 원탁회의(이하 신원탁회의 )가 개최되어 2000년 2월까지

총 12회 회의를 개최하고 83명의 각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원자력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신원탁회의의 특징은 96년 원자력정책 원탁회의에서는 사무국을 원자력위원회 산하에

두었지만, 98년 원자력정책 원탁회의에서는 독립된 기구로서 민간기업인 미쯔비시(三菱)

종합연구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일반공모를 통하여 5명을 선정하여 회의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현직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정치적 측면에서의 원자력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

였다. 또한 마지막 회의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추진 반대 중립의 각각의 입장에서의 논의

를 실시하여 원자력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원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왜 원자력문제인가? , 향후 원자력

입지의 방향 , 원자력의 운영체제 방향 , 일본의 핵연료주기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

분 , 향후 원자력의 방향 , 장래의 에너지문제와 원자력의 위상 등 원자력 전반에 걸

친 사항을 주제로 다각적인 논의를 하였다. 또한 회의 진행 기간 중에 발생한 JCO 사고

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한 논의도 하였다.

신원탁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① 원자력의 장래는 향후 에너지 수요와 공급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관계를 장래의 에너지 선택방안의 형태에서 명확히 제시하는 시

나리오를 작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하며, 공개된 각종 정보를 통

하여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JCO 사고는 원자력의 국민이해를 추진하고 상황에서의 충격적인 사고로서, 장래 국

가와 원자력관련 사업자들은 원자력관련 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철저한

노력과 책임의 명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③ 에너지는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인식하에서 국회의원들은 원자력

을 포함한 에너지 방향에 대해, 국회 내 외의 다양한 형태의 회의에서 원자력과 에

너지 전반에 대해 국민에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하며, 그것

을 원자력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④ 원자력 입지지역의 발전에는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의 진흥책의 효과적인 지원이 함

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부는 전원3법 교부금 지급에 있어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부금이 종전보다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⑤ 국민이 원자력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사

회교육 등에서 에너지, 원자력교육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⑥ 핵연료주기는 우라늄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의 측면에서 장래의 중요한 선택방안중의

하나이며, 그것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몬

쥬"는 연구개발 수단으로서 중요하므로, 관계자들은 운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조기에 운전재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후에 장래의 방향에 대한 선택해

야 할 것이다.



⑦ 향후 원자력문제에 대해 종전의 원탁회의와 같이 정부부처와는 독립되어, 정보의 수

집 배포 기능을 가지며, 국민의 의견수집, 정책권고를 할 수 있는 원자력정책

communication 회의(가칭)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2) 원자력 연구개발이용에 관한 장기계획

일본의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에 관한 장기계획(이하 "원자력 장기계획"이라 함)은 일

본의 다양한 원자력관련 연구개발 이용에 대한 계획적인 수행을 위한 기본정책을 제시해

왔으며, 원자력연구개발 이용에 있어서의 안전확보, 평화이용을 기본으로 하는 방향의 제

시 및 추진을 하여 왔다.

1956년에 최초로 원자력 장기계획이 책정된 이후 1994년까지 약 5년마다 개정되어 왔

다. 그러나 1994년에 개정된 제8차 원자력 장기계획 책정 이후 약 5년이 경과되었으며,

그 동안에 원자력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화되어 왔다. 즉, 구 동력로핵연료개발

사업단(PN C)에서의 일련의 사고 등에 의한 국민들의 불안감 불신감이 고조되는 한편 지

구온난화방지 교토회의(COP3)에서의 합의를 수용한 지구온난화대책으로서의 원자력이

해야 할 역할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증설과 핵연료주기 분야에서의

착실한 전진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의료를 비롯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의 방사선

이용의 확대와 미래를 개척하는 첨단 연구개발의 전개에 크게 기대되고 있다. 국외의 상

황을 보면 냉전구조의 붕괴에 따른 핵비확산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최근의 국제적인

경세사회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점에서의 국제적인 전개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이제까지 8차례에 걸쳐 책정된 원자력 장기계획이 일본의 원

자력연구개발 이용에 있어서 기여한 역할을 근거로 하여 21세기 사회를 위한 새로운 원

자력 장기계획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원자력 장기계획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社)일본원자력산업회의(JAIF)에서 1998

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원자력연구개발이용 장기계획 개정을 위한 예비 검토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9년 3월에 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보고서 내용

에 대해 동년 5월 11일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승인하였다.

1999년 3월에 발표된 예비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21세기 사회를 향한 원자력

장기계획 방향,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이한 경수로발전 체계, 고속증식로 및 관련 핵연료

주기 기술의 연구개발, 국민생활에 공헌하는 방사선이용, 미래를 개척하는 첨단 연구개발,

새로운 시점에서의 국제적 전개,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원자력 장기계획의 개정작업이 2001년 이내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위원회에 장기계획책정회의를 설치하여, 원자력

장기계획 책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여, 새로운 원자력 장기계획안을 작성하며,

이를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책정회의에 분과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원자

력 장기계획 책정회의의 분과회는 국민 사회와 원자력,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이용, 고속증

식로관련 기술의 장래전망, 미래를 개척하는 첨단연구개발, 국민생활에 공헌하는 방사선

이용, 새로운 관점에서의 국제전개 등 총 6개 분과회로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개

정작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정회의 및 분과회 등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단, 책정회의 또는 분과회의 등이 의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예외), 원자력 장기계획안을 결정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폭넓게 국민들의 의

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를 만들고, 원자력 장기계획안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며, 책정회의 및 분과회 등은 서로 충분한 연계를 가지도록 하

고 있다.

3) JCO 핵임계 사고

(1) 사고 발생

핵임계사고가 발생한 도까이사무소의 주식회사 JCO (Jap an Nuclear Fu el Conversion

Co. Ltd .) 전환시험동의 통상 업무는 원자력발전소용 연료를 제조하기 위해 농축된 UF6

를 UO2 분말로 전환하여 이것을 연료 성형가공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이번 사고는 이 핵연료가공시설의 전환시험동에서 1999년 9월 30일 오전 10시 35분에

발생하였다. 사고는 질산우라늄(U3O8)을 질산으로 용해한 질산우라닐 용액을 침전조에 넣

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JCO의 전환시험동은 통상 원자력발전소용

연료의 전환시설과는 별도의 시설로 발전용 연료(3~5% 우라늄 농축)과는 달리 농축도가

높은 우라늄(20%까지 인허가를 받음)을 취급하였다. 이 농축도가 높은 우라늄 연료는 핵

연료싸이클개발기구(JN C)의 고속증식 실험로인 조요 용의 연료로서 이번 사고시의 농축

도는 18.8%였다. 이번 조요용 연료 의 전환작업은 약 3년만에 실시한 것이며, 이를 위해

9월 22일부터 작업이 개시되었다.

이 사고를 일어난 전환시험동에서도 발전용 연료용 제1가공시설동, 제2가공시설동과 마

찬가지로 우라늄에 의한 임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구조와 처리되는 우라늄 양에

대해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시험동에서의 이번 작업도 통상의 작업 공정이라면 질

산우라늄을 용해탑에서 질산으로 용해하고, 임계제어를 위해 형상이 제한된 저장탑을 사

용하여 농도를 균일화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일 9월 30일에 작업원 3명은 통상의 작업공정 절차를 무시하고, 질산우

라늄 분말 2.4kg을 10ℓ의 스텐레스 용기 중에서 질산으로 용해하여 만들어진 질산우라

닐 용액의 균질화를 위해 용액을 5ℓ의 유리용기에 옮겨 교반기가 부착된 침전조(직경

45cm, 높이 61cm)에 샘플링하는 구멍으로 깔대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입하였다.

통상의 공정에서는 침전조에 투입하는 우라늄 양은 1batch 당 약 2.4kg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작업 공정에서는 16.6kg 정도의 우라늄 양, batch 수로는 6~7 batch분량

을 주입하였으며, 이 결과 임계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로 이어진 이번 작업 절

차는 국가의 허가를 얻은 작업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공정이었다.

이러한 작업 결과 동년 9월 30일 오전 10시 35분경 침전조 내의 초산우라닐 용액이 임

계에 도달하여 경보장치가 작동하였다. 이 임계는 최초에 순간적으로 대량의 핵분열 반응

이 발생하였으며, 강한 중성자선과 감마선이 주변지역으로 방출되었다. 그러나 폭발적인

반응이 아닌 용액의 온도를 수십도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액의 온도 상승에

의해 반응은 완만하였으며, 온도가 낮아지면서 재차 반응이 증가하였지만, 용액의 증발에

의해 서서히 반응출력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응은 침전조 주변의 냉각수를

제거하기까지 약 20시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 임계에 의한 핵분열 개수는 침전조에서

채취한 초산우라닐 용액에 대해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에서 분석한 결과 2.5×101 8개로

추정되고 있다.

(2) 사고 대응

임계상태 정지를 위해 10월 1일 오전 2시 30분경부터 핵분열의 반사체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예상된 침전조를 둘러싼 바깥부분(jacket)을 흐르는 냉각수 배출작업이 시작되었다.

침전조는 원통형으로, 하반부 반이 냉각 jaket으로 둘러싸인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

냉각수가 이번 사고에서는 중성자의 반사재 역할을 하여 임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냉각수 배출 작업을 실시한 것이다. 이 결과 오전 6시 15분경 임계상태

가 정지되었다. 그 후 임계종식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붕산수를 주입하여 오전 8시 50분에

임계가 종식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번의 임계사고 발생이 처음으로 일본 과학기술청(STA)에 통보된 것은 사고 발생으로

부터 약 44분 후인 9월 30일 오전 11시 19분이었다. 사고 연락을 받은 후 과학기술청에서

는 오후 2시 30분경에 과학기술청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오후 3시에는 방재기본계획

에 따라 과학기술청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오후 3시 30분경에 현지사고대책본부가 설

치되었다. 그리고 오후 9시에는 오부치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대책본부회

의가 개최되는 등 정부의 방재에 대한 대응이 실시되었다.

이번 사고는 15개의 원자력관련 시설이 있는 도까이무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원

자력연구소, 핵연료싸이클개발기구, 일본원자력발전(주) 등의 전문가들이 현장 주변의 방

사선 측정과 사고 수습 등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였다. 또한 모든 전력회사에서도 700명

정도의 인원이 지원하였다.

한편, 현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후 3시에 도까이무라(東海村)에서의 350m 이내의 주

민대피 요청을 하였으며, 오후 10시 30분에는 이바라키현(茨城縣)에서의 10km 이내의 옥

내대피 요청 등의 필요한 대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대피는 임계종식을 최종적으로 확인

한 후 10월 1일 오후 4시 30분경에 반경 10km 이내의 건물내 대피 요청이 해제되고, 10



월 2일 오후 6시 30분경에 반경 350m 지역내의 대피요청이 해제되었다.

(3) 방사선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영향

이번 임계사고에 의한 영향은 사고가 발생한 침전조에서 주변환경에 도달한 중성자선

과 감마선에 의한 선량과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의한 선량이 있지만, 주

변환경에 대한 영향은 거의 중성자선과 감마선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핵임계상태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상태의

물질이 사고지점 주위의 여러 지점에서 상승되었으며, 일부 지점에서 채취한 환경시료에

서는 임계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들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환경시료의 방사

성물질 수준은 충분히 낮으며, 단시간에 감쇠되는 핵종이 검출되었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번 사고에 의한 방사선량에는 사고가 발생된 침전조에서 방출된 중성자선과 감마선

선량 이외에 방출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사선 선량이 검출되었다. 임계사고 종식후 침전조

에서 주변환경에 방출된 감마선 및 주변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선량의 평가

결과 상당히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자 수를 집계한 과학기술청은 주변 지역주민 207명을 포

함하여 총 439명인 것으로 2000년 1월에 발표하였다. 이 중 사고 당시 작업자 3명 중 1명

은 1999년 12월 21일에 사망하였으며, 한명은 피폭상황이 심각하여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

다. 나머지 한명은 현재 통원치료 중에 있다. 일본 과학기술청에서는 사고 당시 현장 종

사자 3명을 제외하고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의 영향에 대해 암의 증가 등 건강상의 영향

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앞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피폭자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4) 사고평가

일본 과학기술청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지점의 외부 영향에 있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일반주민들의 피폭 가능성에서 레벨 4, 사고지점 내의 영향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 다량 피폭으로 레벨 4, 심층방호 열화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들 3가지 기준

을 종합하여 10월 1일 국제원자력사고평가척도(IN ES) 레벨 4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하였다. 이것은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 중 도까이 재처리시설의 아스팔트고화처리시

설 사고(1997년 3월)이 레벨 3이며, 고속증식원형로 몬주 사고(1995년 12월)가 레벨 1인

것을 비추어보면 일본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IAEA의 전문가팀이 제공된 정보와 사고 현장에서의 독자적인 방사선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사고가 인적오류(human error)와 안전원칙과 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의

해 발생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5) 원자력계 및 정부의 대응

일본 원자력계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원자력산업회의에서는 원자력의 안전확보는

경영상의 최대 과제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5개

항의 민간원자력관계자의 자체개혁에 대한 성명을 동년 10월 5일 발표하였다. 또한 우라

늄 가공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심사 시스템인 세계핵연료가공안전 네트웍 (INSAF)을

발족하였다. 이 조직은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각국의 핵연료가공 사업자들로 결성하였으

며, 핵연료사업자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상호 검토와 세계 공통수준의 안전문화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산업 전체의 안전문화 공유화, 수준 향상을 위해 전기사업자,

연료가공회사, 연구기관 등 35개 조직으로 된 Nuclear Safety N etw ork (NS N et)를 결성하

여, 안전문화 보급, 회원 상호간의 평가 검사, 안전정보의 교환, 교육지원 등의 활동을 하

기 위해 동년 12월 9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가 많은 안전관리 실태를 소홀히 한 정부규제의

방식과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한 원자력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규칙 정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가공

사업의 정기검사제도 추가 등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의 긴장감 지속을 위한 규칙 정비

를 하도록 하는 원자로등규제법 개정과 원자력방재 대책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 원자력재해의 특수성에 따른 국가의 긴급시 대응

체제 강화, 원자력방재시의 사업자의 역할 명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 을 신설하였으며, 1999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원자력의 안전 및 재해대

책을 강화하고 있다.

4. 결론

일본에서 현재 진행중인 행정개혁에 따라 2001년 이후 새로이 출범하는 신정부의 원

자력행정 체제도 그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에 관련된 정부기관으로서

현재의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한 文部科學省에서 학술연구와 관련된 원자력의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현재의 통상산업성과 과학기술청의 원자력 일부를 통합한 經濟産業省

에서 에너지이용으로서의 원자력관련 정책 및 원자력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청 산하의 기관 중 일본원자력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는 文部科學省에서

담당하고, 핵연료싸이클개발기구는 文部科學省과 經濟産業省의 공동소관으로 되어 있다.

다른 과학기술청 산하의 연구기관들은 새로이 신설되는 정책의 집행기관인 독립행정법인

으로 2001년 4월에 발족될 예정이다.

몬쥬 사고, 도까이 재처리시설의 사고 등 계속된 사고로 인해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민

들의 불신 불안감이 증대되어 이들을 해소하고 원자력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



견을 수립하기 위해 원자력정책 원탁회의가 1996년, 1998년의 2차 회의가 개최되어 원자

력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으며, 각 회의에서 권고들이 제안되어 원자력정

책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국내 외의 환경변화와 21세기를 위한 원자력방향의 설정 필요성에 따라 현

재까지 약 5년마다 개정되어 온 원자력연구개발이용의 장기계획에 대한 개정작업이 원자

력정책 원탁회의에서 제안된 권고와 1999년 3월에 제출된 원자력산업회의에서 제시된 원

자력연구개발이용의 예비검토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현재 장기계획 책정회의에서 6개 분

과회를 중심으로 원자력전반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장기계획은 2001

년 실시를 목표로 2000년 내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1999년 9월에 발생한 JCO 핵임계사고는 일본이 원자력을 개시한 이래 최악의 사고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핵연료주기 확립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원

자력정책에는 큰 변화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 예로, 1997년 3월에 발생한 구동력

로 핵연료사업단(PN C)의 사고 후의 정부 대응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핵연료주기를 추

진하는 노선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안전대책의 필요성과 PN C가 내포한 체질을 개

선한 핵연싸이클개발기구(JN C)를 설립하여, 핵연료주기 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도

하였다.

이번 핵임계사고에 있어서도 사고에 대한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

처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방재대책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법적 차원에서 원자로등규

제법 을 개정하고, 새로운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 법안을 신설하는 등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정책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계속되는 사고와 이번 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며, 현재 추진중인 원자력 장기계획에서도 이를 충분히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원자력사고로 인한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어 일본

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원자력 이

용개발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

에 세계 각국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원자력이용개발

정책에서 일본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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